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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ouble Taxation of Housing-Relate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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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won Kim

❙ Abstract ❙
Housing-related taxes can be classified by inheritance tax,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t the time 
of acquisition, property tax and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t the time of possession, and 
capital gains tax and local income tax at the time of disposal. Among the taxes at the time of 
acquisition, inheritance and acquisition taxes are levied at the time of inheritance, and gift and 
acquisition taxes are levied at the time of donation. Each tax at the time of inheritance and 
donation is levied by the market price of the house. Therefore, both the object of taxation is the 
same and the taxpayer are the same. The purpose of taxation is the same as financing, housing 
prices and supply-demand stability and the method of taxation for this is also heavily taxed. 
Accordingly,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ouble taxation. Even in the precedent of judging double 
taxation, it is judged as double taxation because the purpose of taxation was similar and the 
taxable objectives were overlapped on matters with identical payment targets and taxation plans 
except different payment timing. In terms of this, it is likely that both the inheritance tax and 
acquisition tax at the necessary time and gift tax and acquisition tax at the time of donation could 
be double tax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acquisition tax could be levied on the 
inheritance deduction and gift deduction in conjunction with from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inheritance and gift taxes.

Keywords: Housing-related taxes, Double taxation, Housing inheritance, Housing gift, Free 
acqui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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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부동산과 관련한 국내의 조세 제도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최와 부동산 보유 단계를 기준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하는 주최에 따라서 중

앙정부가 부과하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하는 지방세로 구분되며, 국세의 종류로는 인지

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

세, 양도소득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취득세, 재산

세,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보유 단계에 따라서는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취득 시점과 보유 시점, 처분 시점에 부

과되는 경우로, 각 시점별로 국세와 지방세로 분

류된다. 먼저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의 경

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

금으로 그 종류 중 국세로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가 있고, 부동산을 상속 

및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납

부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는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지방교육세가 있다. 한편,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관련 부가세는 지방교육세 외에도 농

어촌특별세가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과세하

는 국세이다. 부동산 보유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국세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

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는 종

합부동산세가 있으며, 농어촌특별세가 종합부동

산세에 덧붙여 국세로 부과된다. 지방세로는 재

산세가 있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덧붙여 부과된다. 부동산 처분 시에 부

과되는 국세로는 양도소득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취득 및 보유 시에 부과

되는 여러 관련 부가세의 경우 부동산 처분 시에

는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관련 세금 항목들을 살펴

보았지만, 살펴본 모든 세금항목에 대해 부동산

의 범주에 포함된 주택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주택에 대해서 처분시점의 경우 인

지세,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지

방교육세 항목이 있다. 보유시점에서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농

어촌특별세 항목이 있다. 처분시점에서는 양도소

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주택 세제에 대해 세

금항목을 시점별로 구분하여도 매우 다양한 세목

이 있어, 하나의 주택에 과세대상으로서 과세되

는 세목이 다양하다. 물론 과세대상에서 과세가 

되는 과세부분이 세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목

별 과세부분의 일부가 중복으로 과세가 되고 있을 

우려도 있을 수 있다.

한편, 이중과세는 과세의 일반원칙인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되며(신홍균, 2019), 이에 따라 

재산권침해, 실질과세원칙, 평등원칙, 조세법률

주의 등에 위반된다(김현동, 2017). 점증하고 있

는 납세 부담 속에서 이러한 부당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정지선, 2021). 무엇보다도 과세당국은 부당

한 과세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과세의 적정성보다는 과세 및 수납에 치중

되어 있기에 과세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 역

시 납세자의 부담이다(박민, 1999). 

이중과세는 통상적으로 과세대상이 동일한 여

러 다수의 세목에 대해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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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서보국, 2017)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정의

에 대해 살펴보면, 이중과세란 동일한 납세의무

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담세력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 

1995). 이중과세의 정의에 대해 일반적인 시각에

서 보는 것과 세부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다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듯이, 이중과세에 대한 개념

도 2가지의 견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과세를 

광의적 관점에서 보는 견해(이동식, 2006; 이동

식, 2014)로는 동일한 과세기간에 동일한 담세력

의 원천에 대하여 중복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하

며, 협의의 관점에서 보는 견해(헌법재판소, 1995)

로는 동일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는 동일한 물

건에 대해 부담의 본질이 같은 세목을 중복과세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견해이다. 이와 함께 두 의견

을 절충한 의견으로 이중과세의 범위를 좁게 본다

면, 납세자가 다른 경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여러 개의 세목이 중복적으로 과세가 된다고 하더

라도 이는 이중과세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동일한 

과세물건에 여러 개의 세목이 중복적으로 과세가 

될 시 과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다르더라도 이중

과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이중교, 2008; 

이중교, 2012). 설명과 같이 이중과세에 대한 다

양한 개념적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중과세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있지 않은 상황

에서 이중과세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판

단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금지

하는 원칙에 대하여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

고 있지 않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중과세금지원

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위헌임을 결정하는 것이 아

니라, 이중과세가 재산권 침해, 실질과세 원칙, 평

등원칙, 조세법률주의 등의 위반이므로 위헌이라

는 방식의 논리를 전개한다(정주백, 2008). 이는 

단순히 이중과세금지원칙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이중과세의 문

제는 헌법의 규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

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를 시사하기도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시사점은 이중과세에 대한 개

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과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

는 세목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주택 관련 세제에

서의 세금 항목에 대해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주택 관련 세금 

항목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이중과세와 

관련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중과세의 요건 및 기준을 도출하여 주택 

관련 세제 중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 세목에 대

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Ⅱ. 주택 관련 세제 현황

1. 취득 시점

1)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여기서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지방세법 제6조에서 정의

하고 있는 취득의 의미를 살펴보면, 취득이란 매

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

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

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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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 원시취

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

미한다. 지방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취득의 의

미를 고려하여 주택의 취득에 대해 설명한다면,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취득과 함께 교환, 상속, 증

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취득세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데,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것으로 간

주하여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가 과세된

다. 취득의 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이 되기

에 중요한 과세요건의 확정 시점 및 기준이 된다. 

취득은 그 원인에 따라서 크게 유상거래 취득, 무

상승계 취득, 신축 취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유상

거래 취득에 대해, 개인이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

득하는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만

약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 된다. 

다만, 해당 물건을 등기 ․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러한 거래 관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며, 계

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상승계 취득은 일

반적으로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상속 또

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일 시에는 상속 또는 유증

의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취득 

후 등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되어 사

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 취득과 동일

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 취득의 경

우,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한 경우 사용승인일과 

임시사용승인일 중 사실상의 사용일이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하고 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

며, 취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고가

액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표

준액 미만인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있다. 개

인의 유상거래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

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

고,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해서

는 검증된 그 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나 검

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부동

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

액보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을 때에는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을 지방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분양 

취득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주상

복합 건축물의 경우, 유상거래를 통해 취득할 시,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와 세율이 상이하므로 각

각의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과

세표준 안분 시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 가

격을 포함한 전체가격 기준으로 안분을 한 후에 

각각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적용된다.

주택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

해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도가 2020년 8월 12일

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

하거나, 또는 1세대가 다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취

득세율이 중과세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시적 2주

택 조건을 제외하고,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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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되는 경우에 8%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가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3번째 취득하려

는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8%, 1세

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의 주택을 취득 시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

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 시에는 

12% 세율이 중과세된다. 법인이 유상거래를 통

해 주택 취득 시에는 소유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

역 여부와 관계없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조

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도 중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데, 조정대상지역 주택으로 

시가표준액1)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개인과 법인

에 대한 당사자 구분 없이 모든 무상취득한 경우

에 대해 12%의 세율이 중과세된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지

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

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하고 있

다.2) 지방교육세의 부과 근거로는 지방세법 제

150조의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으

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3)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도 지방교육세와 함께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

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

업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고 있

다.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지만 지방세인 취득세

에 부가되는데, 부과 근거로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에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

무자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납부의무가 있

음을 명시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은 산

출한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감면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먼

저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의 세율을 살펴보면 주택유상거래 ․ 중과세 ․ 무상

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와 같이 크게 3가지의 경

우이다.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

주택자 유상거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히 중과세율로 8% 적용 시 0.6%의 세율이 적용

되며, 다주택자 ․ 법인 및 무상취득에 따른 중과세

율로 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가 농어촌특

별세율이 된다. 무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0.2%의 세율이 적용된다. 농어촌특별세가 감면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경우 그 세율은 감면세

액의 20%가 된다.

4)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망

으로 인하여 사망자 즉 피상속인의 주택을 포함하

여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취득

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의미한

다. 여기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

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모든 재산으로

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1)�주택공시가격을�말하며,�지분이나�부속토지만을�취득한�경우에는�전체�주택의�시가표준액이�3억�원�이상인�주택을�의미한다.�

2)�지방세법�제149조.



A Study on the Double Taxation of Housing-Related Taxes

174� � https://doi.org/10.30902/jrea.2022.8.1.169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

실상의 모든 권리로, 주택뿐만 아니라, 분양권 등

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상속세 과세대

상은 크게 사전에 증여된 재산과 본래의 상속재산 

그리고 추정 ․ 간주 상속재산 등 크게 3가지 유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

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추정 ․ 간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및 부담채무 중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은 금액, 보

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며,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0년의 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과 상속 개시일을 기

준으로 이전 5년의 기간 동안 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 외의 증여금액 등을 말한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 과

세표준은 상속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비과세 

및 채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상속 주택의 가

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상속개시

일을 기준으로 전 ․ 후 각각 6개월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또는 공매 등등의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있어서 사전증여재

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

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된다. 상속공제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2억 원의 기초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상속공

제 및 자녀 등의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

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세산출세액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각각

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감하여 산

정된다. 1억 원 이하의 과세표준 항목의 경우 상

속세 세율은 10%이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의 경우 20%의 세율과 1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30%와 누진공제액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경우 세율 40%

와 누진공제액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의 경

우 50%의 세율과 4억 6천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5) 증여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현저

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

여,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타인에

게 이전하는 경우 또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

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증여

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

액 및 증여재산가산액을 합한 값에 채무부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제외한 값이 된다. 증여재산가액

은 주택을 어떠한 대가 없이 이전받은 경우, 증여

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으로 증여시점의 현

재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

하며,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

개월까지의 증여 주택에 대한 매매 ․ 감정 ․ 수용 ․ 
공매 또는 경매 등의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채

무부담액의 경우, 주택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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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자가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재산가액

에서 해당 채무부담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여일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채무는 증여재산

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에 해당하고,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증여받은 자가 인수한 경

우, 그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계

산된다. 

2. 보유 시점

1) 재산세

주택보유 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재산세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지방자

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주택분 재산세

의 과세기준일은 주택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된다. 주

택의 소유 여부는 취득시기 판단에 좌우되는데, 

잔금지급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 빠른 기준으로 소

유자를 판단하여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

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그 산출세액이 도출되는

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3)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

적으로 적용되는 비율로, 그 범위는 시가표준액

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이며,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다. 

재산세 세율로는 0.1%~0.4% 범위에서 4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산출된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일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는 세부담상

한제도가 있다. 이는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재산

세 산출세액이 급증한 경우에도 직전 연도에 납부

한 세액의 세부담상한비율을 초과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통해 세부담 급증에서 오는 부담을 완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지방교육세

주택 보유 시 부과되는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

가 함께 부과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

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

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조세이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동시에 있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50조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

방교육세인 만큼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보통 20%

의 적용세율이므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교

육세의 금액이 결정된다. 

3)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교육세와 마찬가지로 

주택의 재산세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지역의 부

존자원 보호 ․ 보전, 환경보호 ․ 개선, 안전 ․ 생활편

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

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3)�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의하여�매년�4월�30일에�공시되는�가액을�의미하며,�공시된�가격이�없는�경우�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가액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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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

과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크게 3개의 종류

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먼저는 특정자원분 지역

자원시설세로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두 번째는 특정

시설분 지역자원 시설세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

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며, 세 번째는 소방분 지

역자원시설세로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고 있다. 주택 보유 시 재

산세에 부가되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소

방분 지역자원시설세 항목으로, 지방세법 제143

조에 의거하여 부과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한하여 재산세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

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된다.

4)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조세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의 조세이다. 종합부동

산세는, 지방세법을 근거로 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

산세도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국내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1세대 1

주택자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

인은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된다. 한편, 주

택의 범위에 해당하지만 상시 주거용 목적이 아닌 

휴양, 피서, 위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산출방법은 다른 세금과 동일

하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된

다.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 혹은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된다. 

여기서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의 경우와 같이 부

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공시된 가액

을 의미하지만, 재산세 부과 시에 감면이 적용된 

주택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된 후의 공시가격을 

의미한다. 과세기준 금액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

세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의 공시가격 합

계액이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데, 세대별로 1주택자는 과세기준 금액이 9억 원

이고, 그 외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은 6억 원이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산출방법 과정 중 공시가격을 합

산한 금액 중 6억 원 혹은 9억 원의 금액이 공제되

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경우, 2018년까

지는 80%의 비율을 적용하였다가 2019년부터 

매년 5%씩 상향하여 2021년은 95%이고, 2022

년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의 주요 산출 요소인 세율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납세의무자가 3주

택 이상을 소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

을 소유한 경우는 각각 과세표준액에 따라 6단계

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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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납세의무자가 법인이거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4가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누진

세율이 아닌 3% 혹은 6%의 단일세율이 2021년

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단일세율 적용에 대한 4

가지의 예외로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

공주택사업자,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건축 ․ 재개발 조합 및 주택 조합, 상속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민간임대주택법

에서의 건설임대주택사업자가 있다. 

3. 처분 시점

1) 양도소득세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

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자

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 한다. 양도소득세액은 과세표

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누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

서 기본공제 및 감면소득금액이 제외된 금액을 기

준으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은 양

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감한 금액을 말한다. 장

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일

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보유기간이 길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건전한 부동산의 토지행태나 소유행태

를 유도하려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의 보유

기간에 적용받는 6%의 공제율을 시작으로, 매년

마다 2%씩 상향하여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30%

가 적용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3년 이상인 

경우 12%를 시작으로 매년마다 4% 상향하여 10

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40%의 공제율이 적용된

<표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별 세율(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과세표준
세율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제외)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억 원 이하 1천분의 6 1천분의 12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18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36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42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640만 원+(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1천 14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16)

2천 160만 원+(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36)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7천 22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
의 22)

1억 5천 840만 원+(5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50)

94억 원 초과
1억 6천 90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30)

3억 7천 840만 원+(94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
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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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양도 당시

의 실지거래가액4)을 따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

되는 필요경비의 항목으로는 취득가액, 자본적지

출액과 양도비 등이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은 양

도가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양도

소득금액과 필요경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

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1,200만 

원 이하부터 최대 10억 원 초과로 총 8단계로 구

분하고 있다. 과세표준 금액별로 구분된 8개의 각 

항목별로 기본세율과 누진공제액이 각각 적용되

는데,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0억 원 초과의 경우 45%의 세율과 

6,540만 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된다. 1,200

만 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누진

공제액이 없다. 

2)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서 각 납세

의무자에 따라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

로, 주택 처분 시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부수적

으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다. 지방세법 제86조

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의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

는 자는 지방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고, 제87조에

서는 양도소득이 지방소득의 범위에 포함됨을 규

정하고 있어, 양도소득에 부가하여 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0%로 일정하지만 양도소득세에 부가되

어 과세가 되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어 양도

소득세액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한 금액의 10%만

큼 지방소득세도 증가하게 된다.

Ⅲ. 이중과세에 대한 고찰

1. 이중과세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 

1) 판례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

헌바49, 52 결정(병합)

대상판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중심으로 종합

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각각 이중과세문제 

여부를 판단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

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

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를 인정하였다. 이중과

세 여부에 대한 근거로는 각각의 관련 법과 제도

의 특징에 대한 비교 설명과 함께, 세목의 목적과 

과세대상이 동일한지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이중

과세 여부를 결정하였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이

중과세 여부에서도 각각의 법과 제도에 대한 목적 

및 특징을 비교하여 이중과세에 대한 근거를 판시

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

세는 이득의 실현 시까지 부과시기를 기다려야 하

므로 토지공급 동결효과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

생할 수 있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

가의 안정 및 유휴토지 공급확대라는 정책목표 실

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배경 아래 토지초과이득세를 도입하

4)�주택의�양도�또는�취득�당시에�양도자와�양수자가�실제로�거래한�가액으로서,�그�주택의�양도�또는�취득과�대가관계에�있는�금전과�

그�밖의�재산가액을�의미한다.�



Jongwon Kim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Vol.8,� No.1� (April� 2022)� � 179

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다른 별

개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하

지만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보유단계인 이득

의 미실현단계에서 과세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재산세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양

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수득세의 일종으로 보아

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그 과세대상으로 삼

고 있는 이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이득과 

완전히 중복되고 있으며, 과세목적 또한 크게 다

르지 아니하므로 두 세목이 중복되는 부분의 과세

대상은 이중과세임을 판시하였다. 

대상판례에서는 토지초과이득세를 중심으로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와 종합토지세 간의 이중과세 여부를 결정

하였는데, 각각의 이중과세문제에 대한 결정 근

거에는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이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각각 과세목적 또는 과세물건을 달리하기에 이중

과세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토지초과이득세

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두 세목의 과세대상이 중복

되고 있으며, 과세목적도 크게 다르지 않아 과세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중과세로 

인정하였다.

2) 판례 2: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0헌바28 결정

대상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내용 중 이

중과세와 관련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양도소득

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

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

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소득

세법의 조항과 관련하여, 증여자, 수증자, 양수자 

사이의 다단계 거래에서 그 적용요건을 갖출 경

우, 증여자와 양수자 사이의 양도행위의 존재를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발

생하게 하고, 더불어 이러한 효과를 수증자에게

도 미치도록 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액과 증여

자의 양도소득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에 대

한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판시사항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 요건이 갖춰지면,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선

택한 증여행위를 부인함으로써 이를 과세 기준으

로 삼지 않고 그 법적 형성에 의해 달성된 경제적 

효과에 적합한 형성으로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존재를 의제하여, 이를 기초로 증여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을 명시하

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증자의 입장에서는, 자

신에 대한 과세근거가 된 증여자의 증여행위가 부

당한 법적형성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부인되어 조세법적으로는 소급하여 무효화됨으

로써,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증여세 부과

를 유지한다는 것은 결국 증여받지 않는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증자의 증여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시하였다. 정리하면 증여자와 수증자에

게 적용되는 납부의무는 과세대상의 법률행위와 

납부의무 주체가 형식적으로 상이하나, 증여자의 

증여행위는 법률조항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행

위 일부분을 구성하므로 결국 그 대상이 일부 중복

이 되며 이에 따라 이중과세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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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 3: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

재판부 

대상판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부동

산세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에 대해 과세의 목적

과 과세물건을 중심으로 세목 간의 이중과세의 문

제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중과세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법

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

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

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고액의 부동산 보유

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국가재정 수요의 충

당 이외에 부동산의 과도한 보유 및 투기적 수요 

등을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유도적 ․ 형성적 기능을 가진 정책적 조세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목적과 성격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 관계에 

대하여 판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재산

세로 부과된 부분을 제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과

세대상의 부동산은 동일하지만 과세부분이 상이

하여 이중과세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이유로 재산세와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과세대

상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

과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

로, 부동산이라는 과세대상만 같고 세액산출에 

있어 과세부분은 상이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양

도소득세와의 관계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대상

이 소유자별 내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인 

반면, 양도세는 합산가액이 아닌 대상별 양도차

익으로 대상이 상이하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세, 양도세는 소득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결

국 과세목적 또는 과세대상이 달라 이중과세가 아

니라고 결정하였다.

4) 판례 4: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바372 결정

대상판례는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

세와,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와의 이

중과세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이에 대한 판단 근

거로는 증여세 과세제도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와, 양 조세의 경제적 이익의 일치성 여부

를 근거로 하였다. 먼저 입법취지적 측면으로 이 

제도는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에 대

해 실질적 평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조세부

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고 과세평등을 실현하기 위

한 것임을 명시하였다. 두 번째 근거인 경제적 이

익의 일치성 여부의 경우,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과 

합병상장이익은 ‘합병’이라는 동일한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양자가 포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조세는 

부담의 본질과 경제적 담세력의 원천이 다르며 이

에 따라 부과목적과 부과대상 그리고 부과금액의 

산정방법 및 부과기준시점 등도 달리하므로 이중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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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례 5: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

두15224판결

대상판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의 과세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

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각각의 과세요건에 동시에 

해당한다면 양자 모두 과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이다. 이 사건은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자에

게 그 주식의 실지양도가액과 그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

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주식 양도자에게 그 평가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과세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님을 의미

하는 판례로, 이에 대한 근거로 증여세와 양도소

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

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과세관청이 증여세와 양

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할 경우에는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실질적으로 판

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각각의 과세요

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어느 한 쪽에만 과세

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하였다. 

6) 판례 6: 대법원 1994. 6. 24. 93누18839

판결

대상판례는 조합원주택에 대한 취득세 이중과

세에 대한 사례이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배정분 

주택에 대해서 과세당국은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그 조합원은 승계취득자라 하여 조합과는 별도의 

취득세가 과세되어, 이 때의 취득세가 이중으로 

과세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였다. 주택

조합은 조합원들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 설립된 

방편에 불과하며, 조합주택은 조합원들이 지불한 

금액으로 완공된 것으로,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각각 별도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

는 것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이유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주택의 원시취득자는 실제건축비를 부

담한 조합원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 사안의 핵심쟁점은 주택의 원시취득자판단

에 대한 사항으로, 원시취득자는 조합이 아니라 

실제건축비를 부담한 조합원이므로 주택조합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이중과

세에 있어 두 개의 세금 항목이 이중과세에 해당하

는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

한 세금을 동일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한 사례로

서 논고에서 고찰하고 있는 이중과세의 형태와는 

상이하지만, 취득세와 관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련이 있으며 의미가 있다.

2. 이중과세 요건 및 기준

부동산 분야를 중심으로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

례와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 앞장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본 고에서 언급한 판례 이외에도 대

부분의 판례가 이중과세를 인정하지 않음을 통

해, 이중과세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지는 않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

례는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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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

례에서 왜 이중과세로 인정하였는지, 그 근거와 

함께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검토 및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중과세를 인정한 2개의 판례를 살펴보았는

데, 이중 판례 2의 경우, 부동산자산에 대해 양도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과세로 인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서로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형식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다르더라도, 과세대

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다른 세목의 과세대상의 일

부를 구성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이 일부 중복되기 

때문으로 판시하였다. 하지만 본 판례의 사건은 

증여자의 양수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존재를 의제

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증

여세는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된

다고 할 수 있다.

판례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중심으로 2

가지 사안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는 이중과세를 인정한 

반면,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는 이중과세

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의 판례에서 이중과세

를 인정한 사안과 인정하지 않은 사안 모두를 판

단하였기에 이중과세 요건 및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 할 수 있겠다.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세

의 이중과세를 인정한 근거로는, 토지초과이득세

와 양도세 과세목적의 유사성과 과세대상의 중복

성이다. 과세목적의 경우, 두 세목의 과세목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양도소득

세가 지니지 못한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함께 명시하였다. 이는 토지공급 동결효

과와 이로 인한 지가의 역상승이라는 양도소득세

의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는 별개의 정책수단이 

필요한 배경 아래 토지초과이득세가 도입되었고 

그 목적으로는 지가의 안정과 실수요자에의 유휴

토지 공급확대임을 설명해주고 있다. 정리하면, 

이중과세임을 인정한 근거로 제시한 2가지 항목 

중 하나인 과세목적의 경우, 양 조세의 과세목적

이 각각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갖고 있지만, 양 조

세가 내포하고 있는 각각의 과세목적이 동일한 방

향을 지향하고 있다면 이중과세 근거 중 하나로서

의 과세목적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세

대상의 경우에 있어 주목할 점은 토지초과이득세

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의 일반적 성격보다는, 과

세대상의 본질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이다. 즉,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보유단계인 

이득의 미실현 단계에서 과세하는 재산세적인 성

격을 띠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수득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어, 토지

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완전히 

중복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동일한 판

례에서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 이

중과세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였는데, 과세대상

의 상이함을 근거로 이중과세로 인정하지 않았

다.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

으로 소유자별 합산한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의 보유단계에

서 미실현자본이득 중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

는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양 조세에 의하여 

과세되는 과세부분이 달라 이중과세 문제의 발생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하나의 판례에서 이

중과세 문제에 대해 2가지 사안을 다루고 2가지 

사안의 결정이 상반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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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여부에 대한 주요 요건과 기준을 시사한 판

례라 할 수 있다. 그 요건으로는 과세목적과 과세

대상이며, 각 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과세목적의 

경우 양 조세의 과세목적에 있어 유사성이 있는지

가 기준이며, 과세대상의 경우 과세대상 중 중복

되는 부분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중

과세를 인정한 본 판례와 같이 이중과세와 관련한 

양 조세의 과세목적이 유사하고, 과세대상 중 중

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중과세로 유추된다고 할 

수 있겠다. 

본 고에서 소개한 판례 중 이외의 판례도 과세

목적 혹은 과세대상의 상이함을 근거로 이중과세

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

례와 마찬가지로, 이중과세에 대한 과세대상의 

동일성에 대해 엄밀하게 고려하여 과세대상이 다

르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이중과세를 인정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판례 3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2개의 사안에 대해 모두 

과세대상이 다름을 근거로 들었다. 종합부동산세

와 재산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

제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의 과세부분이 

다르다고 명시하였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

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모든 과세대

상 부동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소유자별 내지 세

대별로 합산한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의 대상으

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하

므로 그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4의 경우는 주식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와 의제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아닌데, 그 이

유로 과세목적, 과세대상과 함께 과세기준시점과 

산정방법도 다르기 때문으로 명시하였다. 이중과

세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판례와 마찬가지로 과세

목적과 과세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였지만, 

과세기준시점과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고려함에 

따라 다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판례 5의 경우도 주식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에 대해 과세요건, 과세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주식의 양도

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저가양도에 따른 평가차액

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결국 과세부분이 

상이함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이중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의 근거로는 과

세목적, 과세대상, 과세시기 등등이 있으나, 이중

과세를 인정한 판례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의 중

복성에 대해 엄밀하게 판단하였고, 살펴본 판례 모

두가 이중과세와 관련한 양 조세의 과세대상이 달

라 이중과세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 사안에 대한 적용 

1) 과세목적의 비교

주택 관련 세재에 대해, 시점에 따라 과세되는 

각 조세의 일반적인 목적을 앞서 살펴보았다. 주

요 목적으로는 공평과세를 통해 국세에 속해 있는 

조세는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지방세에 속해 있는 조세는 지방재정 수입

의 확보이다. 이와 함께 주택과 관련한 조세이므

로 주택 재산 및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

정하게 과세하여,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주택의 원활한 수요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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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통된 목적도 있다. 

한편, 이러한 공통된 목적 이외에, 과세금액산출

방법 시 고정세율 혹은 누진세율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의 재분배와 같은 특

수한 목적을 갖고 있는 조세가 있다. 하지만 주택 

관련 조세의 경우, 세율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중과

세율 적용 및 주택보유수 및 보유주택 지역에 따

라 중과세하는 방식의 과세금액산출방법을 적용

하고 있어,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도 공통된 목적

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목별로 비교하여 과세목적에 대한 구체적 차

이를 비교해 보면, 보유시점에 과세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는 보유한 주택에 대

해 개별 과세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포함하여 소유한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정기준 초

과 시 일괄적으로 중과세를 한다. 따라서 재산세

를 통해 달성하기 어려운 목적에 대해 종합부동산

세가 지니는 개별 세목항목으로서, 과세목적은 주

택의 편중된 소유를 지양하게 하는 것이 차별된 과

세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주택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주택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의 안정 그

리고 주거안정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취득시점에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무상

취득세의 과세목적에 대해서도 비교해 보면, 상

속세와 증여세는 각 세목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해 각각의 개별자

산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재

산 전체를 고려하여 중과세하므로, 결국에는 상

속과 증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를 통해 주택의 수급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고자 함이다. 상속과 증

여는 유상취득과 달리 무상취득이므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거나 혹은 낮다면 상속과 증여는 많이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

나 혹은 가격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취득세의 경우, 상속 및 증여된 재산에 대해 

각각 개별과세를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와 과세방

법에 대해 차이는 있지만 무상취득된 주택의 규모

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하므로, 상속세와 증여세

의 목적과 같이 상속과 증여를 지양하도록 하여 

주택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이루고, 주거 안정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한편, 과세시점은 구분되지만 연속적으로 과세

되는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과세목적에 

대해 비교해 보면, 주택 처분 시점에 과세되는 양

도소득세는 일정기준을 초과한 양도소득에 대해 

중과세로 부과하여 양도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

으로 환원되게 하여 투기목적의 소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취득세는 주택 취

득 시점에 과세되어 양도소득세와 과세시점은 다

르나, 주택이 처분되었다는 의미는 소유권이 이

전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매도

자 입장에서는 처분이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취

득으로 연속된 혹은 같은 시점에 일어난 과세행위

라 할 수 있다. 취득세는 주택 소유에 대한 명의 이

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과세되므로 매매, 상속, 

증여 등 잦은 명의 이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유인

으로, 짧은 기간 소유하고 다시 되파는 방식의 거

래를 방지하여 주택시장 및 주택가격을 안정화하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일부의 경우는 주택 시장과 가격의 안정화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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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구분되지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주택가

격 및 수급을 안정화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는 동일

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 관련 세제는 과세시점과 과세기준, 과세

대상의 차이에 따라 세목별 과세목적의 차이가 조

금씩 있겠으나, 주택 관련 세제인 만큼 다양한 측

면에서 과세시점과 과세대상을 달리한 여러 세목

을 통해 주택수급 및 가격의 안정 그리고 이를 통

한 주거안정을 이루고자 함이 주택 관련 세제의 

궁극적이고 공통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2) 과세대상의 비교

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각 조세별 과세대상과 담세력에 따른 과세성격을 

검토하여 과세대상의 중복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주택 보유 시점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가 과세되는 시점이 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과세되듯이, 

소유한 해당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여 과세하는 보

유세이다. 따라서 소유한 주택의 해당 재산이 과

세대상이 되며,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

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도출하고, 과세

표준별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금액이 산출된

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주

택을 보유한 시점에 과세되는데, 재산세와의 차

이점으로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각각에 대

해 개별 과세를 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는 전체의 부동산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유 부동산에 대해 일괄 

과세를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지만, 종

합부동산세 산출방식에 있어 재산세로 납부하는 

과세대상의 과세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이루어지

므로 재산세와의 과세대상은 동일하지만, 과세부

분에 대해서 중복은 되지 않는다.

주택의 처분시점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의 경

우,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양도소

득금액에 대해 과세가 된다. 발생한 소득을 담세

력으로 하여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수득세의 

일종이다. 

주택 취득시점에서는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가 과세된다. 취득세의 경우, 취득 방법에 따라 유

상취득세와 무상취득세로 구분되며, 매매와 같은 

방법을 통해 취득하는 유상취득 시에는 유상취득

세가, 상속 및 증여로 인해 취득하게 되는 무상취

득 시에는 무상취득세가 과세된다. 먼저 취득세

는 주택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 혹은 공시가격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별 해당 세율을 적

용하는 방법으로 취득세액이 산출된다. 이에 따

라 과세대상은 취득한 재산이 되며, 취득세는 재

산의 취득 및 이전을 위한 각종 관련 행위 그 자체

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의 일종이

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상속 및 증여된 재산

의 채무를 감한 가액에 해당 공제금액을 제외하여 

도출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 및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 

및 증여된 재산을 담세력으로 하여 그 재산에 대

해 과세하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5) 하

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본질적으로 재산세의 일

종이 아닌 다른 성격으로 봐야 하는 몇 가지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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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그중 하나의 근거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산세의 일종으로 고려할 경우, 보유 기간 동안 

보유세로 과세되는 재산세와의 과세대상이 중복

되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점이 야기된다. 

왜냐하면, 재산세의 과세대상 금액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바탕으로 산출되고, 

상속세와 증여세도 당시의 시가를 바탕으로 산정

한 상속재산가액 혹은 증여재산가액을 바탕으로 

각각 산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재산

세가 과세되듯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해 취득시점

부터 재산세의 성격으로 과세되는 것이라 가정한

다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된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 재산세 기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성격의 세목에 대해 동시에 이중부과가 되는 문제

점이 있다. 두 번째 근거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

상취득으로 인해 과세되는 조세로, 상속 및 증여

라는 재산이전 행위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과세로 보는 측면이다. 유상취득과 비교하여 설

명하면, 유상취득의 경우 대부분 매입자의 매입

금액 납부를 통한 매매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법적 거래를 통해 재산이전이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유통세로서 유상취득세가 납부

된다. 반면, 무상취득의 경우, 상속인 및 수증자의 

경우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해 유상취득의 매

입금액과 같은 어떠한 부담적 거래 없이 상속 및 

증여라는 법적행위가 이루어짐을 통해 재산이전

이 발생한다. 만약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재산이전

의 법적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이전에 대한 아무런 

부담 없이 수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기에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시장의 실패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주택 관련 세제에 있어

서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

으로 재산이전을 수시로 함에 따라, 주택 관련 조

세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상

속세와 증여세를 재산이전 행위 그 자체에 대한 

담세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또 다른 근거는 유상취

득 시의 취득세와 무상취득 시의 취득세가 다르다

는 점에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재산이전 행위

에 대한 담세력으로 보지 않는다면 상속 및 증여 

시에 과세되는 무상취득세도 유상취득세와 차이

가 없어야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유상

취득세의 경우, 누진세율과 함께 보유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하고 있는 반면, 무상취득세

의 경우 무상취득한 재산의 규모에 상관없이 누진

세율이 아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택의 취득 시점에서 유상취득 시에는 취

득세만이 과세되고 무상취득 시에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유상취득세와 무

상취득세의 세액산출 방법이 상이하므로, 무상취

득 시 과세되는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유상취득세

와 차이를 보이는 무상취득세와 보완적 혹은 유사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따르면 상속세 혹은 증여세는 무상취득세

5)�조세체계는�급부능력을�나타내는�소득 ․ 소비 ․ 자산�중�어느�것을�과세대상으로�하고�있느냐에�의하여�구분되는데,�상속�또는�증여

를�통해�무상으로�이전되는�재산을�과세대상으로�보고�과세하는�경우,�상속세와�증여세를�자산세로�구분하는�자산세설과,�무상으

로�이전받은�재산을�수익으로�보고�과세하는�경우의�수익세설이�있다(채수열,�2012,�상속세�및�증여세법,�박영사,�p.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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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시점에 과세되고, 보완적 혹은 유사한 

역할을 하므로 과세목적도 유사하고, 과세대상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추론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는 해외

의 입법례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및 

독일의 경우, 상속 및 증여 취득의 경우 즉 무상취

득에 대해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보고 있는 취득세

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중과세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으로 결국 과세성격

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방현수, 2020). 그

렇다면 국내의 무상취득에 있어서도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무상취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

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살펴본 판례들에서 

언급하였던 이중과세 요건 및 기준을 토대로 다음 

항목에서 상속세 혹은 증여세와 무상취득세의 이

중과세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이중과세 가능성과 해결 방안

1) 이중과세 여부 

부동산 부문의 이중과세 관련 판례 중 이중과

세를 인정한 판례 1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판

례에서 근거로 제시한 과세목적의 유사성과 과세

대상의 중복성에 관한 내용이 주택 관련 세제에도 

충족하여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세목별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에 대해 이전 항목

에서 검토하였다. 검토된 과세목적과 과세대상을 

토대로 주택 관련 세제 중 이중과세 가능성이 있

는 세목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이다. 

이외의 세목들은 과세목적에 대해서는 세목별 유

사성은 있지만 과세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

로, 과세대상 중복의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이중

과세로 보기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와의 이중과세 여부

를 검토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세목별 과세목적과 

과세대상 비교를 정리하면, 과세목적의 경우 상

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 모두 조세이므로 

조세의 일반적 목적인 공평과세 및 조세부담의 형

평성 제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대해 공통

된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 관련 세제에 

해당하는 세목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통해 주거안정을 달성하는 데에도 

공통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

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는 모두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하므로 무상

취득에 대한 부의 이전을 지양하고 있다. 왜냐하

면 상속 및 증여 시 조세부담이 없다면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부담 회피 및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므로 조세부담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

다. 이와 함께 주택수급 및 가격의 불안정성을 야

기하고, 이로 인해 주거안정에 대한 문제도 발생

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례에서 

과세목적의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한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과세목적도 이

중과세 근거로서 충분한 유사성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과세대상에 있어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모

두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해 각각 과세하고 

있다. 과세대상의 과세부분에 있어서도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가 각각 과세되므로 과세부분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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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측면

에서 과세대상의 중복성을 판단하기 위해 상속세

와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취득세와 관련 있는 부분

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상속세액산출을 위해 

과세표준 도출과정에서 공제되는 부분으로는 공

과금, 채무, 장례비용 등의 일반공제 항목과 기초

공제, 배우자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다. 그

리고 과세표준별 항목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때에는 누진공제가 있고,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있

다. 이러한 공제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 부분과 

중복 및 일치하여 상속세와 취득세가 별개의 과세

대상에 대해 납부한 것이라면 과세대상의 중복성

은 없으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나, 상속세 관

련 공제는 상속세의 합리적 과세 및 납부와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상속세 공제부분이 취득세와 무

관하므로 상속세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대한 중

복성은 유효하다. 

증여세의 공제제도가 취득세와 관련 있는 부분

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증여세의 과세표준 산출 

과정에서 빠지거나 공제되는 부분은 채무부담액

과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증

여자와 밀접한 인적관계에 있는 증여세 과세가액

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이므로, 혈족 및 인척

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일 뿐 취득세의 과세

부분과 무관하다. 따라서 증여세의 공제부분과 

취득세의 과세대상 부분에 대해서도 중복되거나 

일치되는 것이 없으므로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성도 유효하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과세목적과 과세대상 이외에 이

중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서 언급한 납세의

무자, 과세시기, 과세요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살

펴보고자 한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의 경우, 상속

세와 취득세 모두 상속인에게 과세되어 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의 경우도 수증자가 증

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과세시기로 상

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시점에 과세되고, 증여세와 

취득세도 증여시점에 각각 과세되어 납부기간은 

상이하지만 과세시점은 각각 동일하다. 과세요건

에 대해서 상속세와 취득세는 상속이라는 법률행

위가 발생하면 과세되는 동일한 요건이며, 증여

세와 취득세도 증여라는 법률행위가 과세되기에 

동일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세목적의 유사성, 과세대상의 중

복성 이외에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과세요건에 

대해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이중과세를 인

정한 판례에서 근거로 제시한 과세목적과 과세대

상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득세는 과세목적

의 유사성과 과세대상의 중복성이 있고, 이와 더

불어 납세의무자, 과세시기, 과세요건도 모두 동

일하다. 따라서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례를 바탕으

로 그 근거를 적용해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와 취

득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이중과세 문제 해결 방안

주택 관련 세제 중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세와 

취득세의 이중과세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중

과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

라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도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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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를 해결하는 방안은 동일한 대상에 과

세되는 과세부분을 달리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이중과세를 가장 명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동일한 대상에 이중으로 과세하고 있는 세

금 중 하나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중과세하고 있는 세금 중 어떤 하나의 세금을 과

세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과세목적과 재

원조달의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속 시에는 상속세 혹은 취득세 중 하나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증여 시에는 증여세 혹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다. 몇 가지 측면에

서 어느 하나의 세금을 과세하지 않을 시에 대한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

고자 한다.

먼저 재원조달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그래

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

의 조달에 영향이 있고, 취득세는 지방 재장의 조

달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와 

비교하여 취득세의 금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

므로, 재원조달 측면에서는 취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가 더 요구된다. 하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원이 되므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지방

재정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는 주택 관련 세제에 속하는 세금인 만

큼 주택가격과 수급 그리고 이에 따른 주거 안정 

등 과세목적과 영향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하

는 세금으로, 상속과 증여 시에 이러한 세금이 과

세되지 않는다면 과세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상속

과 증여가 발생할 것이다. 특히 취득세는 상속과 

증여 시 과세되는 세액이 높지 않아 상속 및 증여

발생률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취득세와 비교하여 훨씬 큰 금

액이자 상속 및 증여재산에 대한 세율이 50%까지 

달할 정도의 부담스러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보다는 상속세

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에 따른 부작용과 영향

이 더 크다. 구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면 상속과 증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것은 주택시장의 수급에서 주택거래의 공급 감

소로 인해 주택가격의 상승과 임대 금액의 상승을 

야기하게 되어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로 주택 관련 세제에 미치는 영향 측면

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세 혹은 취득세, 증여의 경

우 증여세와 취득세에서 둘 중 하나를 과세하지 

않을 시에 주택 관련 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재산의 

이전은 주택 관련 세목 중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

득세에 큰 영향을 미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시 과세되므

로, 상속과 증여로 인해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

아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거나 과세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는 매매거래를 통

해 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되는데, 상속과 증여는 매매거래가 아닌 상속과 

증여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동일한 사람

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 

따라 상속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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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세되지 않는 과세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 및 증여가 납세 측면에서 부담이 없는 행위

라면 상속과 증여는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이

러한 현상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완화와 회피로 재원조달과 공평과세원칙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있다(오문성, 2016).

몇 가지 측면에서 상속 및 증여 시에 과세되는 

세금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 

혹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나, 증여세 혹은 취

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에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종합적으로 적

절한 방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면

도 상속세와 증여세가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미하

지만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재정조달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취득세가 지방재정에 미치

는 영향은 적지 않다(한병식, 2001). 이를 고려하

면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세와 취득세의 이중과

세를 회피하기 위해 단순히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

는 것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과세

를 피할 수 있으면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방

안으로는 취득세를 상속세와 증여세와 연계하여 

과세하는 방안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액 산출 

방식이다. 물론 이러한 취득세의 과세방안도 세

액을 산출하는 과세대상이 상속재산과 증여재산

에 해당하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상속세

와 증여세에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와 증

여세에서 공제되거나 과세되지 않는 부분에 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 부분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상속주택 및 증여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

되는 부분이 중복되지 않아 상속 및 증여 시 발생

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음과 동시에 취

득세율 조정을 통해 현행의 세제에서 과세되는 과

세액도 맞출 수가 있다. 

Ⅳ. 결론 

주택 관련 세제는 다양한 세금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 보유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이를 처분하는 시점에서도 시점별

로 여러 항목에 대한 세금이 과세되고 있어, 이중

과세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이중

과세 개념에 대한 여러 의견과 함께, 이중과세와 

관련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에 대

해 검토하고,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례를 중심으

로 이중과세 요건 및 기준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정리된 내용을 주택 관련 세제에 적용하여 이중과

세의 가능성이 있는 세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중과세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본 이중과세 

요건 및 기준을 주택 관련 세제의 여러 세금 항목

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

세와 취득세가 동일한 과세대상에 과세되는 세금

으로서 과세목적이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과세되

는 부분이 중복된다. 이와 함께 납세의무자가 동

일하고 과세시기 그리고 과세요건이 비슷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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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됨에 따라 이중과세에 대한 가능성이 높

다. 이중과세 요건별로 비교해 보면, 상속세 및 증

여세와 취득세에 대한 과세목적으로는 관련 법에

서 규정하고 있듯이 공평과세 및 재원조달이며, 

주택 관련 세제의 측면에서는 주택의 가격 및 수

급안정을 통한 주거안정에 대해 공통된 목적을 갖

고 있다. 과세대상으로는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에 대해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데, 과세부

분으로는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과세대

상과 실질과세부분이 동일하다. 증여의 경우도 

과세대상은 증여재산으로 증여재산의 시가를 기

준으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과세대상

과 실질과세부분이 동일하다. 납세의무자의 경우, 

상속 시 상속인이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

며, 증여 시 수증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

야 한다. 과세시기로는 상속과 증여 모두 상속시

점과 증여시점에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세와 취

득세가 과세되기에 과세시기도 비슷하다. 과세요

건으로는 상속행위 발생 시 상속세와 취득세가, 

증여행위 발생 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각각 과세되

어 과세요건도 동일하다. 이에 따라 상속 시 과세

되는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 시 과세되는 증여세

와 취득세는 이중과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취득세와 이중과세 가능성

이 높기에,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하였다. 본 고에서 제시한 방안은 취득세를 상속

세와 증여세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

세 산출세액 방식의 과정에서 상속공제 및 증여공

제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부

분에 대해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연계하는 방식이

다. 이러한 연계방식은 이중과세와 관련한 세금을 

없애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세목으로 과세가 가능

하면서, 과세대상이 중복이 되지 않으므로 이중과

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판례분석을 토대로 주택 

관련 세제의 이중과세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지

만, 본 사례와 일치하는 판례가 없어 이와 유사한 

판례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 다루는 

사안에 대해 이중과세의 가능성은 높지만, 이중

과세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는 한계가 있다. 본 고의 고찰내용을 토대로 제시

할 수 있는 향후과제로는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높

은 세목에 대해 이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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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동산 주택 관련 세제는 시점별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분류할 수 있는데, 취득 시점에 과세되는 주요 세목으로

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가 있고, 보유 시점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시점에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다. 이중 취득 시점에 과세되는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는 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및 증여 시에 과세되는 각 세금은 주택의 시가액을 고려하여 과세되므로 과세대상이 동일하

며, 납세의무자도 동일하다. 과세목적도 재원조달 및 주택의 가격과 수급 안정으로 동일하며, 이를 위해 과세하는 

방식도 중과세하고 있어 이중과세 여부의 가능성이 높다. 이중과세를 인정한 판례에서도 납부대상과 과세방안은 

동일하나, 납부시기가 다른 사안에 대해 과세목적이 유사하고 과세대상이 중복되므로 이중과세로 인정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납부시기도 동일한 상속 시 과세되는 상속세와 취득세, 증여 시 과세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는 이중과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상속 및 증여 시 과세되는 취득세를 상속 및 증여 세액 산출과정에서 

공제되는 상속공제 및 증여공제 부분과 연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 부동산 세금, 이중과세, 주택 상속, 주택 증여, 무상취득 


